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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면 중국의 부상과 그에 따른 세력전이의 전개라고 할 수 있

다. 그와 관련하여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는 세력전이가 기존의 국제적 규칙이나 제도에 어떠한 변화를 수

반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Mann 2007). 세력전이가 기존의 질서에 가할 수 있
는 변화의 정도는 다양하다. 그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강자에 의해 새롭게 구축되거나, 부분적으로 조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변화가 없이 기존의 질서 내에서 주도 세력만이 바뀔 수도 있다. 세력전이의 과정

에서 기존의 강자는 새로운 강자가 자신이 정해놓은 틀 내에서 힘을 행사함으로써 그것을 일정한 틀 안에 
묶어두고자 한다. 미국 내 일부 관찰자들도 어차피 중국의 부상이 제어할 수 없다면, 그것이 ‘기존의 질서’
를 깨뜨리지 않도록 유도해나가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약화된다고 하
더라도 부상한 중국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고,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은 그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Lieberthal 1995; Ikenberry 2008). 
그렇다면 ‘기존의 질서’란 무엇인가. 거기에 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근대 이후 서양이 수립해온 규칙과 제도,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서구의 국내외 정치적, 경제적 질서는 다음 [표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Karl Polanyi 
1944, 3). 

 
[표 1] 미국의 패권적 기반으로서 근대 서구의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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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모델은 19세기 약 100년 동안 유럽의 정치경제적 질서를 요약한 것이다. 제2차 대전 이후 영국

을 대신하여 등장한 미국의 패권도 본질적으로는 이러한 모델에 기반을 두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장경제는 한 사회 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 더욱 확대되었고, 거의 보편적 

질서로 자리 잡았다. 비록 사회주의적 시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거대한 흐름을 거역할 수 없었음

이 판명되었다. 국제적으로는 1944년 이후 브레튼 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 관세 및 무역에 관
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국제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
tion: WTO) 등 경제체제가 차례로 구축되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자유무역

의 확대를 지향하였다. 유럽과 일본 등과 안보적 동맹관계는 이러한 시장경제 질서의 국내외적 작동을 가
능하게 하는 중요한 국제정치적 구조였다. 그렇다면 현재와 미래의 관점에서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질서

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또 전개될 것 인가. 
먼저 경제적 질서와 관련하여 오늘날 시장경제의 위상은 굳건해 보인다. 중국은 근대 이후 자본주의

의 등장과 그 변종으로서 제국주의 침략의 희생물이었지만, 최근 몇 십 년 간 진행된 중국의 재기는 시장

경제와 글로벌화라고 하는 근대 이후 서구적 질서를 통해서였다. 중국의 부상이 시장경제의 지구적 확산

의 형태로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반도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세력전이의 결과는 전혀 새로운 질서

의 등장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더라도 그것은 국제통화나 환경 등 낮은 
수준에 국한될 것이고, 이것은 기존 질서의 존속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경제적 측
면에서 기존의 질서가 새로운 패권적 세력에 의해 대체될 개연성은 낮다고 하겠다. 

물론 일부 학자들이 미국식 자본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소위 베이징 컨센서스(北京共式) 개념

을 제기하기도 한다. 미국식 자본주의는 특히 워싱턴 컨센서스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것은 1989년 미국 
국제경제연구소(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IIE)의 윌리암슨(John William-
son)이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그는 WTO의 남미에 대한 경제지원의 전제로서 10가지 방안을 제시하였

다. 그것은 재정적자의 최소화, 높은 경제적 효과나 소득분배의 개선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공공지출의 
집중, 조세기반을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조세개혁, 금융시장의 자유화, 환율의 단일화, 무역제약의 
축소, 외국인 직접투자 장벽 제거, 국유기업의 사유화, 경쟁을 제약하는 규제의 철폐, 사유재산의 보호 등
이었다(Williamson 2005, 33-43). 이러한 요소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자유주의의 기본적인 내용이

다. 
한편 2004년 베이징 컨센서스를 공식적인 담론으로 제기한 라모(Joshua Cooper Ramo)는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이 갖는 특징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하였다. 그것은, 첫째 ‘혁신과 지속적인 실험’이다. 이것

은 특히 워싱턴 컨센서스의 내재적 특징의 하나인 자기만족과는 상반된 요소이다. 다시 말해, 물리학의 
경우에서와 같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완전한 불변의 해답은 없다는 인식하에 ‘변화가 만들어내는 문제보

다도 더 빨리 변화를 창조’하는 것이다. 둘째, ‘지속가능성과 평등’이 가장 중시된다. 그것은 사회가 불안

정하고 모순적인 상황에 있을 때, 단순히 GDP와 같은 양적 성장이 아니라 인민 생활의 질적 제고 여부가 
진보의 척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금융상의 주권과 같은 경제적 ‘자결주의’이다(Ramo 2004, 
10-11). 

중국내부에서도 북경모델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해석이 제시되었다. 비교적 온건하다고 생각되는 
위커핑(兪可平) 교수는 최근 중국의 경험에 기반을 두어, 그것을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개혁    발전    
안정의 균형, 시장과 정부에 의한 조절의 결합, 점진적 경제 및 정치개혁, 사회와 자연의 협조적 및 지속 
가능한 발전, 효율과 공평의 동등한 중시, 경제사회 개혁과 민주정치 및 거버넌스 개혁, 정부와 민간의 협
력 등이었다(兪可平 2006; 閆健 2006, 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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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08년 미국 발 국제금융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중국 내에서 중국모델에 관한 논의가 활발

히 벌어졌다. 그 예로 저명한 경제학자 류궈광(劉國光) 교수는 글로벌화, 신 자유주의, 독점자본주의 등을 
특징으로 하는 현단계 자본주의와 달리 중국모델은 사회주의 공유제, 공산당의 지도, 국가에 의한 거시조

절, 사회적 평등 등을 특징으로 한다(劉國光 2009). 사실 라모의 설명은 미시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변형

이 있을 뿐, 베이징 컨센서스는 철저하게 오늘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기초인 시장경제를 그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오히려 경쟁과 변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시장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위커핑의 경우에는 보편적인 경제모델이라기보다는 개도국의 발전모델에 가깝다고 하겠다. 그리고 류궈

광의 주장은 중국의 현실과 지향점과는 거리가 먼 사회주의 시기의 논리적 잔재로 보인다. 
실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에서도 갈등이 없지 않지만, 그것은 시장경제 원리 자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것 같지 않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정부보조, 시장개방 등에 대해서 문
제를 삼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시장경제나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경제적 발전 수준을 반영하는 미시적인 운영상의 문제이다. 미국은 그와 유사한 문제들을 한국을 포함한 
다른 여러 나라들에게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과 미국은 시장경제 질서를 통해 긴밀한 관계가 형성

되어 있는데, 이미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무역 및 투자 상대국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헤게모니가 기반하고 있는 정치적 제도로서 자유국가, 즉 민주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시장경제의 문제보다는 불확실성이 커 보인다. 개인적 인권 보호와 민주주의는 1970
년대 말 이후 부분적으로, 그리고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에 있어서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여러 가지 국내외 정치적 현실, 이를테면 미국의 권력에 있어서 한계, 효과적인 인권

외교를 위해서 필요한 다자주의적 제도나 국제법적 간여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 입장, 정책적 우선순위상

의 갈등 등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다(Dietrich 2008, 269). 더욱이 비판적 시각에서는 인권과 민주주의

가 사회주의 몰락 이후 새로운 개입주의의 구실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다

(Xing 1996, 33). 중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얼마간 강조되던 인권과 민주주의

는 미국의 대중 외교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분명하게 밀려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 이해가 갖는 중요성과 더불어 점차 중국의 부상에 따른 영향력의 한계와도 관련된다. 

결국 인권 및 민주주의는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력전이 이후의 정치적 질서와도 관련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세력전이 이전에 일정한 정치적 제도와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국

이 보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국가로 변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테면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낮다.’는 서구적 사고에 입각하여 미국은 민주주의 제도를 전파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리고 그것도 개별 국가의 차원이 아니라 유럽, 일본 등과 공조하면서 보다 국제적이고 집단적인 방식으

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민주주의가 단지 공산당의 존속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경제발

전, 사회안정 등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과 관련된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중국정

부도 국제사회에서 권위주의적 정권들을 지지함으로써, 자신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다만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에서는 서구식의 정치체제에 대한 요구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내 인권 문제를 이슈화하고 거기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미국의 다양한 외교적 시
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중요하게는 중국의 부상이 미국으로 하여금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

를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미국은 위에서 제기한 것처럼 세력전이 이후의 상황

을 염두에 두고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인권외교 자체에 대한 분
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각에서 본다면, 기존의 연구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그것은 대개 인권을 둘러

싼 중미간 입장의 기술, 중국과 미국의 인권에 대한 차이의 문화적, 역사적 요인, 미국 인권정책의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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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모순과 한계 등에 초점이 주어졌다(Harding 1997; Kim 2000; Nathan 2003). 그와 주장은 다르지

만 중국에서도 인권외교 자체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체적으로 인권외교의 정치적 배경, 
인권에 있어서 중미간의 인식적인 차이, 인권과 주권 문제 등에 대한 분석이 주된 흐름을 이룬다. 인권외

교의 정치적 배경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순수한 보편적 가치의 추구가 아니라 미국의 영향력 확보나 국익

과 관련된다는 측면이 강조된다. 인권에 대한 인식적 차이에 있어서는 양국간 각기 집단과 개인, 평등과 
자유, 사회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을 중시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개별 국가의 특수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미국이 주장하는 인권의 보편적 적용이 부정된다. 마찬가지로 인권이 본질적으로 국내적 문제라

는 점에서, 인권외교는 근대 국민국가의 질서인 주권과 모순된다는 점이 강조된다(洪國起·董國輝 2003; 
韓云川 2003; 李宏祥 2008, 姚澤浩∙陳忠玲 2004). 

기존의 연구는 대개 인권외교 거시적 또는 선험적 조건들에 대한 정태적 분석이나 정치인들이 제기

하는 특정한 사례에 대한 서술에 초점이 두어졌다. 그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중미 양국간 직접적이고 지
속적인 장(場)으로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의 접촉과 간헐적으로 중단되지만 매년 개최되는 인권회담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상호간 제기하는 인권의 내용과 범위, 제안 
또는 논의의 진행 주체와 방식, 성과와 반응 등에 초점이 주어진다. 

 
 

Ⅱ. 미국의 대중국 인권외교 특징 

 

인권 문제는 주로 중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해서 미국,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과 국제적 인권단체 등이 제
기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거기에는 경제협력의 조건으로서 인권 개선의 요구, 인권 관련 결의안의 
상정, 인권백서의 발간, 인권 단체들에 대한 지원, 양자간 인권대화 등의 방식이 포함된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이제까지 수세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나름대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중국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인권 개념의 제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No-action 결의안의 성공적 표결을 
통한 - 미국이 상정하는 - 중국인권 결의안의 상정 저지, 미국 내 인권관련 백서 발간, 인권회담에서 상대

방의 인권상황에 대한 비판 등이 그것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 영국, 호주, 노르웨이 등과 
양자간 인권대화를 정례화시킴으로써 중국 인권 상황의 특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일방적이 아닌 상호적 
관계로서 인권 문제를 설정하고 있다. 
 

 

1. 다자간 인권외교: 유엔 인권위원회/유엔 인권이사회 
 

먼저 미국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방식을 중요하게 간주해왔고, 실제 자주 시도

하였다. 그것은 중국도 인권문제를 포함하여 국제의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에 상당히 민감한 편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자신의 외교적, 경제적 
영향력과 같은 소위 소프트파워를 활용해 왔다(Lum 2011, 32). 인권을 둘러싼 양국간 외교적 장의 중요

한 예가 유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이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제적 인권개선을 위해서 194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한 부서로서 설립된 

다자간 협의기구이다. 미국은 천안문 사건 이후 1990년부터 1997년까지 1991년을 제외하고 매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중국 인권관련 결의안 채택을 시도하였다.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은 주로 중국의 국내정치

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지적하고, 국제적 수준의 인권을 요구하였다. 그렇지만 미국이 제출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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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은 단 한번을 제외하고는 표결조차 이끌어내지 못하였다.1

다만 1998년 미국은 결의안 제출을 연기하였는데, 그것은 대결을 대신해 공개적인 인권대화를 개최

하기로 미국의 정책적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다른 한편으로 농촌지역에서 선거의 도입 등 전년도 중국

의 인권상황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내려졌기 때문이다(Zhou 2005, 107-108). 그렇지만 클린턴(Clinton) 
행정부는 중국의 인권 상황이 급속하게 악화되었다는 판단 하에서 1999년과 2000년에 유엔 인권위원회

에 결의안 채택을 재차 시도하였다. 다만 2001년 다시 미국이 이 위원회 구성원에서 아예 탈락했기 때문

에 그 이후에는 결의안 상정의 시도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일부에서는 유엔 인권위원회는 다수의 비민

주적 국가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어서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해 왔다. 

 왜냐하면 중국 측의 ‘No-action’ 결의안이 
오히려 해당 위원회 회원국 다수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한편 2006년 3월 15일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해 유엔 인권위원회는 유엔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로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 다만 미국의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

는 이러한 조직적 변화가 회원국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충분한 재제를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

로 참여를 거부하였다. 그 이후에도 위의 활동에 불만을 갖고 부시 행정부는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2009년 등장한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는 입장을 바꿔서 곧장 이사회에 참여하였다. 명
목은 부시 행정부의 불참정책이 인권개선을 이루지 못하였고, 따라서 내부로부터 참여함으로써 인권개

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Schaefer and Groves 2010, 1). 
인권이사회는 개별 국가의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서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취하였다.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소위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중국어로는 普遍定期審議이다. 
이 방식은 모든 유엔 가입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하여 4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 과정에서 개별 국가들은 자국에서 인권의 개선을 위해서 취한 정책들을 밝히고 또한 관련 의무를 이행

하는 계획도 제시하게 된다. UPR의 첫 번째 주기로서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까지 모든 국가에 대
한 작업을 마치게 되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2009년 제4차 정기심의에서 이루어졌다. 두 번째 주기는 2012
년에 시작하여 2016년까지 이루어지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2013년에 해당된다. 

2009년 2월 60개 국가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유엔 인권 패널, 즉 UPR 실무그룹에 의한 중국인권 관
련 정기심의가 이루어졌다. 실무그룹은 중국 내 인권상황에 대한 검토와 그에 대한 초안을 작성, 발표하

였다. 특히 이 초안에는 최근 중국 내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들의 추천이 포
함되었다. 추천에 대해서 중국정부는 세부적 사안으로 분리, 입장을 발표하였다. 감옥시설의 개선, 아동

노동의 방지, 소수민족 인권보호 강화 등을 이미 실행하고 있고, 사형 적용 범죄의 범위 축소 등은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일부 추천 항목에 대해서 위 패널에서 중국 정부는 거부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는 사형제나 노동개조 등 행정구금 폐지, 사법부의 독립, 국가기밀법과 국가권력전복죄 개정,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비준, 소수민족의 기본권 존중, 종교자유 등에 관한 사항이 해당되었다

(Human Rights in China 2009a). 
물론 인권이사회의 심의과정에서 나라들마다 입장이 크게 달랐다. 적지 않은 나라들은 중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기보다는 기존의 성과를 칭찬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정도였다. 
이란, 쿠바, 이집트, 미얀마, 짐바브웨, 수단,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은 매우 호의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호주, 캐나다, 체코,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이 성과와 함께 일부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중국의 유엔대사를 중심으로 하는 대표단은 중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제도개선을 위한 노
력을 계속해 왔음을 강조하였다(U.N. Human Rights Council 2009; Human Rights in China 2009b). 물
론 그 과정에서 국제사면위원회나 중국인권과 같은 여러 국제 인권조직들도 실무그룹에 중국 내 인권문

제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하기도 한다. 특히 전자는 중국 내 사형과 고문 문제를 주로 제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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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는 평등, 소수민족, 법치 등 문제를 제기하였다(Amnesty International 2009; Human Rights in 
China 2008). 당시 미국은 인권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옵서버로만 참여했다. 

정기심사 과정에서 중국정부는 스스로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중국 국내와 홍콩, 마카오에서 인권보호와 촉진을 위한 법률, 제도, 정책, 실천 그리고 문제점과 미래의 계
획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이 담겨있다(U.N. Human Rights Council 2008). 특히 중국은 각국의 정치제도

나 발전 수준에 따라 인권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주로 사회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인
권개선에 비중을 두었다. 이슈가 되는 소수민족 문제나 정치적 민주화와 관련해서는 헌법에 규정된 일반

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중국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개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UPR 방식은 과거 인권위원회 결의안 방식과는 다른 접근이다. 일단 개별적인 국가가 아니라 모든 

유엔 회원국이 심의의 대상이 되며, 또한 어떤 징벌적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다자간 대
화와 합의의 의한 결정을 특징으로 한다. 인권위원회에서는 중국과 미국(및 서구)간 대립만이 있었을 한 
번도 결의안이 채택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UPR 방식은 보다 건설적이고 장기적인 대화를 통한 접근이

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국제 인권단체들은 인권이사회의 추천을 중국이 거부하면 그만인 상황에서 그러

한 절차는 단지 중국에게 면죄부를 준다고 비판하고 있다(Amnesty International 2009). 인권침해에 대
해서 기존의 유엔인권위원회에 비해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는 셈이다. 결국 UPR 방식은 미국의 입장에서

도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2. 쌍무적 인권외교 : 중미인권대화(中美人權對話) 
 

중미간 인권대화는 천안문 사건 이듬해인 1990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오늘날 중국은 모두 8개 국가들2과 
인권에 관한 정부간 대화를 하고 있는데, 미국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중미간 인권대화는 인권을 중요한 
외교적 사안으로 직접 다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긴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과는 제한적임은 분명하다. 

인권대화는 1990년 시작되어 2011년까지 16차례 개최되었다. 그 사이 2003년부터 2007년, 2009년

에는 중국의 거부로 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04년 중국은 미국이 자신의 인권상황을 비난하는 제
네바 주제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안을 지원하자 그간 정규적으로 열어온 인권회담을 취소하였다. 비록 
미국의 시도는 실패하였으나, 중국은 결의안의 시도를 일종의 내정간섭으로 간주하고 중미인권대화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미국정부에서도 대화가 별다른 결실을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었다. 
2006년 후진타오(胡錦濤)는 부시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 인권회담을 재개하겠다고 하였다(Dialogue 
2006, 2). 그렇지만 실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런 가운데 2008년 2월 말 중국은 미국과 인권회담을 다시 참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것은 무엇

보다도 북경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의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중국은 올림픽은 스
포츠 행사로서 정치와는 별개라는 입장이었지만, 그래도 인권단체들의 시위에 의해 대회의 분위기가 악
화될 것을 우려하였다. 미국의 고위 관리들도 공식적인 인권회담이 아니더라도 중국 내 인권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다. 그 결과 2008년 5월 24일부터 28일 사이에 북경에서 5일간의 인권대화가 개최되었다. 그것

은 2002년 북경에서의 13차 대화 이후 6년만의 일이었다. 미국 측의 발표에 의하면 당시의 대화에서 미국

은 반체제 인사와 언론인 투옥, 종교 활동의 제한, 티베트와 신장 분리주의자들에 탄압에 대해서 강한 우
려를 표명하였다(Cod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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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듬해 대화는 다시 개최되지 못하였고, 2010년 2월에 열기로 했지만 그것도 46억 달러어

치의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 오바마 대통령의 티베트 지도자 달라이 라마 접견 등 문제로 연기되

었다. 마침내 그 해 5월 13, 14일 양일간 워싱턴에서 양국간 인권대화가 다시 열리게 되었다. 당시 중국이 
대화를 재개한 이유와 관련하여 그 해 5월부터 시작되는 상하이 국제박람회의 성공을 위해서라는 관측이 
우세하였다. 이번 대화에서 미국은 양심수, 종교의 자유, 티베트 상황, 신강의 이슬람, 언론매체, 인터넷상

의 자유 등을 대화에 포함시켰다(AFP May/27/2008). 이에 대해서 중국은 최근 중국 내 민주와 법치 등에 
있어서 성과를 내세우면서 양국간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서 인권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조했을 뿐이었다. 
비록 미국에서도 건설적 또는 생산적인 대화라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하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별다른 돌파구는 마련되지 못하였다. 
가장 최근의 대화는 2011년 5월 27일과 28일 양일간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담은 2010년 말부

터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재스민 혁명이 2011년 초 중국에서도 조짐이 나타나자, 수십 명의 인권

운동가들이 구금된 상황에서 개최되었다. 미국의 대표인 마이클 포스너(Michael H. Posner) 국무부 차관

보에 의하면 미국은 수많은 인권변호사와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구금, 티베트와 위구르 등 소수민족에 
대한 처우, 종교의 자유 제한, 설치미술가 아이웨이웨이(艾未未)의 체포 등 문제들을 제기했다고 한다. 대
표단은 작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민주화 운동가 류샤오보(劉曉波)와 접촉할 수 있도록 중국에 요구하기

도 하였다. 대화 결과에 대해서 포스너 차관보는 “양국간 의견 차이가 매우 깊다.”거나 “최근 몇 주간 우
리는 (중국에서) 심각한 인권 후퇴 상황을 목격했다.”며 “이번 인권대화에서는 이런 부정적 추세가 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천쉬(陳旭) 외교부 국제사(國際司) 사장(司長)을 대표로 하는 중국 측은 
이번 인권대화에서 미국이 문제 삼는 인사들이 중국의 실정법을 어겼기 때문이라며 사법주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洪磊)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양국이 평등과 상호존중을 바
탕으로 공통 관심사를 토론하고 있다.”며 “미국이 인권문제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반대한다.”
고 강조했다. 중국의 관영 언론들도 중국이 인권문제에 상당한 개선을 이룩했고, 미국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인권문제를 정치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압력하에서는 대화가 진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

도 하였다(People’s Daily Online May/4/2011; USA TODAY April/28/2011; <연합뉴스> 2011/4/29). 
인권대화는 중미전략경제대화와 같이 국내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권대화가 20여 년의 역사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7월 처음으로 개최된 전략경제대화와 비교한다면, 그것은 분명하다. 그리

고 인권대화는 갈수록 전략경제대화에 의해 주변화되고 있다. 전략대화는 통상 중국에서는 부총리와 부
장급 인물이 참여하고, 미국에서는 국무총리와 재무장관이 참여한다. 그와 달리 인권대화의 대표는 정치

적 비중이 높지 않다. 미국측은 국무부 차관보, 중국측은 국제사(國際司) 사장(司長)이다. 그들은 한국의 
국장급에 해당될 뿐이다. 따라서 어떤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대화나 결론을 내리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따라서 국가간의 이익은 반영될지 모르나 국내외 인권단체와 같
은 외부의 압력이 행사되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 두 정부의 입장에서 인권대화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지 않다. 인권대화의 제한된 성과나 
진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인권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루트로 
간주한다. 문제의 해결에 대한 깊은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개최 자체가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나마 대화 채널이 없다면, 중국의 인권에 관한 노력의 성과는 더욱 감소하게 될 것이

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대화의 참여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인권대화는 오히려 중국정부에게 
사실상 국내 인권문제를 비켜갈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였다(Robertson 2010). 즉, 중국정부가 나서서 인
권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중국정부의 선의를 대외에 과시할 수 있는 장(場)으로 활용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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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다른 정책적 시도들 
 

위에서 언급된 쌍무적 대화나 국제기구를 통한 인권문제의 제기 이외에도 미국은 재제조치, 공개적 비난, 
의회의 각종 활동, 현지 인권개선을 위한 지 프로그램들을 동원하여 다방면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첫째, 경제적 재제조치이다. 최근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취해온 재제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해외원조의 제한, 국제은행에서 중국지원 반대 투표, 미국기업의 개도국투자를 위
한 정부 금융기관인 해외민간투자공사(The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OPIC) 프로그램 
금지, 무기의 수출입 금지, 최혜국 대우 의무를 면제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
ferences: GS) 지위 거부, 위성·원자력·컴퓨터 등 군민(軍民) 양용의 품목 수출 금지, 미사일과 대량살

상 무기 및 관련기술의 확대에 종사한 조직들에 대한 수출 또는 특허 제한, 중국 군수산업체나 정부관련 
업체의 미국 내 비즈니스 제한 등이 포함된다(Rennack 2005, 1). 

둘째, 공개적인 비난이다. 미국정부는 중국 내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여론화될 때 또는 주요 지도자들

의 방문 때 등 자주 인권문제를 제기해 왔다. 일부에서는 그러한 비난이 중국정부의 반감을 사서 인권개

선 노력을 저해한다고 하지만, 다수의 국내외 인권조직들은 공개 전 비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실제 국
제적 압력이 중국의 적지 않은 인권운동가들을 혹독한 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셋째, 중국의 인권문제를 이슈화하고자 하는 미국 의회의 관련 활동이다. 여기에는 결의안이나 관련 
법안의 제정, 청부회 개최, 그리고 중국방문, 반체제인사 석방 요구 등이 포함된다. 그간 미 의회는 반체제

인사의 구금이나, 티베트나 신강위그르 등 소수민족, 법륜공 수련자 등에 대한 탄압, 인터넷을 포함한 여
론에 대한 검열, 강제 낙태, 탈북자들의 강제송환 등 문제에 대하여 적지 않은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또한 
의회는 입법화를 통해서 위에서 언급된 경제적 재제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예로서는 ‘중국 
민주주의 촉진법’(China Democracy Promotion Act)을 통해서 중국 내 인권을 침해한 고위 인물의 미국

입국을 불허하기도 하고, 법륜공 수련자들에 대한 학대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문이 채택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하원 외사위원회의 아시아·글로벌 건강·인권 소위원회에서는 최근 중국 내 반체제 활동에 대
한 탄압이라는 제목의 청문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Lum 2011a, 31). 

넷째, 국무부나 국제개발처(USAID) 등 정부의 해외지원 자금을 통한 관련 프로그램의 추진이다. 그
것은 주로 미국 내 비정부기구(NGO) 조직이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서 중국 내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2001년부터 2010년 10년 동안 미국 정부는 중국 내 관련 프로그램을 
위해서 해외지원 자금으로서 2.75억 달러를 제공하였고, 그 가운데 2.29억 달러가 넓은 의미에서 인권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제공되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민주주의 촉진을 위한 ‘인권과 민주주의 기금’(Human 
Rights and Democracy Fund, DF), 법치와 환경보호를 위한 ‘발전지원’(Development Assistance, DA), 
티베트의 교육, 환경보호, 문화보존 지원을 위한 ‘경제지원기금’(Economic Support Fund, ESF), 에이즈 
퇴치를 위한 ‘글로벌 건강과 아동생존’(Global Health and Child Survival, GHCS), 미국의 형법과 소송절

차에 관한 중국 내 관련 공무원이나 학자들 교육을 위한 ‘국제마약단속과 법 집행’(International Narcot-
ics Control and Law Enforcement, INCLE) 등이 포함된다(Lum 2011b, 4-7). 

 
 

Ⅲ. 인권외교의 한계 

 

미국 등 서방국가의 대중국 인권 외교는 사실상 직접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Li 2010). 외교관계에 있어서 인권 문제는 독립적으로 다뤄질 수 없으며, 적어도 각 국가의 보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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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관심사로서 경제와 안보 문제와 연계되어 다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각각의 문제들은 약간 
상이한 논리에 입각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안보 문제는 제로섬이 바탕을 둔 현실주의, 경제 문제는 상호

의존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가 그 예이다. 그에 반해 인권은 일종의 도덕적 권위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선
과 악의 배타적인 대립에 근거한다. 그 결과 인권의 문제에는 일종의 절대주의적 시각이 지배적이 된다. 
결국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문제는 한 국가의 외교정책 상 우선순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그것은 안
보, 경제, 인권의 순서가 된다(Van Ness 1996, 309-310). 따라서 인권문제는 경제나 안보보다 그 중요성

에 있어서 후 순위로 고려된다. 
인권문제는 가시적으로 특히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이를테면 미국은 천안문 사건 

이후 중국에 대한 국내외 비판적인 분위기 하에서 1990대 초반 최혜국 지위3의 인정 여부를 중국 내 인권

상황과 결부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물론 1994년 이후 사실상 그 정책은 폐기되었는데, 중국 내 인권

을 이유로 최혜국 지위를 거부한 해는 없었다. 다만 매년 표면적으로나마 인권과 최혜국 지위 연장의 결
부는 중국에 대해서 일정한 압력이 되었을 것이다. 그와 함께 WTO 가입을 위한 논의의 과정에서도 인권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결국 2001년 중국이 WTO 체제에 가입함으로써 미국은 그러한 지렛대

를 상실하였다(Kent 2001, 594-602). 
경제적 상호관계가 확대되면서 해외시장과 투자기회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인권 침해 국가에 대한 제재조치는 더 많은 비용을 야기하게 되었다. 천안문 사건 직후 중국에 대
한 미국의 경제적 제재조치는 유럽과 일본, 한국 등에 비협조적 태도에 의해 무력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경제적 피해만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권문제의 제기는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
업들의 이익과 상충된다(Xing 1996, 35-36). 이들은 저임금에 의한 노동착취에 어느 정도 기반을 두고 있
어서 적극적인 인권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그들은 인권 문제의 제기와 관련하여 미국정

부에게 보다 신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권력적 측면에서 한계이다. 근대 민족국가는 국가의 배타적 주권을 기본 전제로 한다. 이것

은 특정 국가가 인권과 같은 고유한 가치가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 미국은 하
이티,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등 일부 국가에 대해 물리적 방식을 동원하고 있지만,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는 그러한 정책을 충분히 구사할 수 없다. 북한, 세르비아, 쿠바 등 소위 ‘불량 국가’(rogue states)들에 대
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과 같은 큰 나라일수록 더욱 그렇다. 더욱이 핵무기 시대

에 다른 나라의 주권을 물리적으로 제약하기란 더욱 어렵다. 
그 외에도 인권 문제는 국제적 지지와 공조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일종의 다자적 접근이 필요한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는 중국이나 소련 등이 유엔 안보리에서 비토권을 갖고 있
고, 또한 제3세계 여러 국가들이 미국 위주의 문제해결 방식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그 결과 
유엔 인권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통한 다자적 접근은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미국 내에서도 중국의 인권침해에 대한 재제조치 여부에 대하여 일관된 의견과 그에 따른 정책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표 – 2]와 같다(Ketsdever 2010, 1,2/3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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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 경제 재제조치에 대한 찬반논리 요약 

 

 

 
Ⅳ. 맺음말 

 

중국 내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는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의 부상 내지는 세력전이 이후의 미국이 구
상하는 국제질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가. 사실 현재로서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지는 않다. 미국의 정책

이 점차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공개적으로 중국 내 부상, 특히 세력전이를 기정

사실화하면서 중국 내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를 제기하는 단계는 아니다. 미국은 보편적인 가치로서 그러

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정도이다. 미국은 중국의 변화보다는 자신이 지향하는 국제질서의 기본 원칙으

로서 민주주의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자유국가가 아닌 중국

찬성 반대 

1. 경제 재제조치는 완전한 정책은 아니나 악덕정권을 상

징적으로나마 처벌, 격리시키는 수단이다. 
 

2. 강제노동은 노예제와 같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며, 따

라서 죄수들의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중국의 수출품 소비

는 그것을 인정 또는 조장하는 것이다. 
 

3. 미국의 돈이나 물자가 중국정부가 저지른 인권침해를 

지원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외국인투자에 따른 자

본유입이나 무역에 의한 수익은 중국정부에게 통제나 억

압을 위한 경제적 수단을 제공한다. 
 

4.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미국의 중요성을 이용하여 

중국에 대해 인권개선 압력을 가할 수 있다. 
 
 
 
 

5. 거래의 제한으로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군사력 증강을 

억제, 미국의 우위에 도전하는 중국의 부상을 늦출 수 있다. 
 
 
 

6. 외교정책에 있어서 경제논리가 인권보다 우위에 있어

서는 안 된다. 나아가 WTO와 같은 경제자유화로 인해서 

미국의 국제적 행동이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7.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통한 도덕적 우위는 테러와

의 전쟁과 같은 다른 이슈들의 처리에 도움이 된다. 

1. 재제조치는 민족주의 정서를 불러일으켜 오히려 독

재정권을 합법화하고 힘을 키워줄 수 있다. 
 

2. 국제관계에서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은 없다. 미국 내 

인권침해는 인권에 관한 이중기준을 말해주기 때문에 

무역재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3. 자유로운 상행위로서 무역도 일종의 인권이다. 무역

제한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 일반 기업이나 소비자

들의 권리를 해친다. 
 
 

4. 중국은 여러 나라들과 거래하고 있어서 미국의 재제

는 효과가 없다. 자유무역을 통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갖고, 영화, 음악 등 접촉을 통해 자유주의 

가치를 전파할 수 있다. 
 

5. 무역재제는 미국의 경제에 큰 손해를 줄 수 있다. 또

한 거액의 미국국채를 보유한 중국이 재제에 대한 보복

으로 매각하면, 미국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6. 무역재제는 WTO원칙에 위배된다. 나아가 미국경제

의 기반인 자유무역과도 위배된다. 
 
 

7. 경제재제는 전반적 중미관계를 해침으로써 국제적 문

제들에서 불가피해지고 있는 중국의 협력을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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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권위주의 국가를 채택하게 되는 상황을 막는 것이 일차적인 관심사인 것이다.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

가 되는 것은 그 부차적이다. 미국의 대중국 인권외교가 가지는 의미도 그러한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이
해되어야 한다. 

사실 미국의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이든 아니든 인권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로서 오늘날 그것을 부정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세부적으로 한 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차이 등에 의해서 인권의 개념적 이해는 다
를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 정의하든 인권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고, 그것은 국가권력의 중요한 의무

나 역할 가운데 하나이다. 공동체에서 개인적, 사회적 삶의 가치를 인정받을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는 국
제사회의 보편적 윤리로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중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해석과 강조점이 
차이가 있지만, 점차 공유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다만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그것을 시민적, 정치적 권리, 특히 서구적 의미의 민주적 정
치체제와 결부시킬 경우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된다. 사실 인권이 - 그것을 어떻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 
본질적으로 민주적 정치제도와 친화성을 갖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대외관계에서 인권과 민
주주의의 제기는 근대 국민국가의 또 다른 중요한 가치인 대외적 주권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미 의회가 주기적으로 중국 인권백서를 발행하는 등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인권 자체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치제도를 바꾸려는 의도도 작용하고 있다. 즉, 공산당 지배의 비민주적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보다 민주주의 제도를 강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그러한 정책이 내정

간섭은 물론 본질적으로 화평연변(和平演變), 즉, 평화적인 방식에 의한 체제변화와 같은 음모라고 주장

하고 있다. 또한 시각에 따라서는 미국의 인권외교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으로 세계를 통제하고 다른 나라

를 지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정치적 대응책일 뿐이다(姚澤浩·陳忠玲 2004; 吳光行·王成光 2006). 
이들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도 자국의 인권문제가 없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 문제

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또는 전략적 요인에 의해 굴절됨으로써 일관성이 없다. 미국은 주로 실업자

나 홈리스 등 경제사회적 측면의 인권문제가 없지 않으며, 최근 위크리스 처리와 같이 온전한 언론의 자
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와 유사하게 유럽이나 친미적 국가들에 대해서는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으

며, 반대로 적대국가에 대해서는 인권을 구실로 내정간섭을 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권외교 정책은 현실적으로는 물론 이론적으로서 성공을 거두

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거기에는 앞서 언급한 자국 내 인권문제의 존재, 인권정책의 일관성 부재뿐만 아니

라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수적인 열세 등도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
한 요구와 개별 국가들의 주권이 배치되는 가운데 후자가 절대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중국과 같이 강대국의 경우 주권을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인권을 외교적으로 강제하

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개는 수사적(修辭的)인 차원에 머물고 있다. 대외적 관계에서 이러한 수사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현실적 상황과 변화의 추세는 어떤 가. 외견상 중국은 서양의 자유민주주의와 달리 일종의 
권위주의적 체제 하에서 경제적 성공과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권위주의 국가로 지속

될 가능성은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후쿠야마 1993, 356-364; Nathan 2003). 나아가 이러한 경험이 하
나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에 수출됨으로써 21세기 새로운 대립선이 형성될 것
이라는 의견도 있다(Kagan 2008). 

그렇지만 간과해서는 안될 사실은 오늘날 인권과 민주주의는 보편적 가치로서 국제적 규범의 중요

한 기반이라는 점이다. 개인의 인권과 관련하여서 비록 또한 다당제, 보통선거 및 그에 따른 정권의 교체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적 민주주의도 각 국가들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범위를 계속 확대해 
왔다.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한국과 대만 그리고 최근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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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여러 나라들도 점차 명실상부하게 그 기반이 공고화되고 있는 듯하다. 홍콩과 같은 특별행정구에서도 
보통선거를 포함한 민주화의 요구가 거세며, 중국도 이미 2020년을 전후로 행정장관과 입법회에 대한 전
면적 보통선거의 실시를 약속한 상태에 있다. 

개인적 인권과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간주되는 소위 아시아적 가치로서 집단주의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이론을 결여하고 있으며,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온전한 대안이 아니라 부분적인 비판

에 불과하다. 더욱이 - 중국도 추구하고 있는 - 세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는 나라들은 자유 민주주의

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중국의 시장화 개혁은 그러한 집단주의적 가치를 날로 약화시키고 
있다.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시아적 가치는 근대성과 병립할 수 있으며, 자유주의에 대
한 전혀 다른 대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변종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Peerenboom 2006, 35-36). 이러

한 시각에서 본다면 아시아적 가치와 인권과 민주주의는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 
더욱이 중국 일각에서도 인권과 민주주의 보편성에 대한 주장도 점차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즉 인간

의 존엄성과 가치는 인간의 본성에도 부합하며, 민주주의는 중국의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
이다. 또한 주권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국내문제와 국제문제 사이의 구분이 명확한 것도 아니다. 특히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국가의 주권이 가지는 절대성도 약화되고 있다. 그것은 경제적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정치적 문제들도 점차 전지구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Qing 1996).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성공적 사례가 되고 있으며, 따라서 문화적으로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대외적 간섭을 거부할 뿐이며, 그러한 가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실제 
그렇지도 않다. 따라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상황에 있지 않다. 

중국도 민주주의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으며, 단지 현실적인 제약과 그에 따른 점진적

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 수준, 제도적 능력, 문화적 전통 등이 장애적인 요소로 작용하

고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국내외의 인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다른 한편으로 국제적 위상이 보다 
확고해진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그때에는 중국은 형식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보다 능동적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는 
한에서는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통해서 중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공산당의 통치기반을 약화

와 그에 따른 정치적 위기를 내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사회의 진정한 발전과 나
아가 자신의 증대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보편적 가치를 피해나갈 수는 없다. 이
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이 인권외교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며, 앞으로도 양국간의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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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註)  
 
 

1) 1995년 단 한번 중국의 “No-action" 결의안이 가부동수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이 표결

되었는데, 부결되었다. 
2) 별도로 진행되는 인권대화 대상국은 유럽연합, 독일, 영국, 호주, 노르웨이, 스위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이다. 
3) MFN은 Most-Favored Nation을 뜻하며 1998년 항구적 보통 무역관계(PNTR)로 개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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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면 중국의 부상과 그에 따른 세력전이의 전개라고 할 수 있

다. 그와 관련하여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는 세력전이가 기존의 국제적 규칙이나 제도에 어떠한 변화를 수

반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Mann 2007). 세력전이가 기존의 질서에 가할 수 있
는 변화의 정도는 다양하다. 그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강자에 의해 새롭게 구축되거나, 부분적으로 조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변화가 없이 기존의 질서 내에서 주도 세력만이 바뀔 수도 있다. 세력전이의 과정

에서 기존의 강자는 새로운 강자가 자신이 정해놓은 틀 내에서 힘을 행사함으로써 그것을 일정한 틀 안에 
묶어두고자 한다. 미국 내 일부 관찰자들도 어차피 중국의 부상이 제어할 수 없다면, 그것이 ‘기존의 질서’
를 깨뜨리지 않도록 유도해나가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약화된다고 하
더라도 부상한 중국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고,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은 그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Lieberthal 1995; Ikenberry 2008). 
그렇다면 ‘기존의 질서’란 무엇인가. 거기에 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근대 이후 서양이 수립해온 규칙과 제도,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서구의 국내외 정치적, 경제적 질서는 다음 [표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Karl Polanyi 
1944, 3). 

 
[표 1] 미국의 패권적 기반으로서 근대 서구의 질서 

 

 

 

세력전이와 미국의 대중국 인권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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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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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균형과 영국의 리더십(balance 
of power & British leadership) 

경제 
(토대) 

시장경제(market economy) 
자유무역(free trade)과 금본위제

(gold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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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모델은 19세기 약 100년 동안 유럽의 정치경제적 질서를 요약한 것이다. 제2차 대전 이후 영국

을 대신하여 등장한 미국의 패권도 본질적으로는 이러한 모델에 기반을 두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장경제는 한 사회 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 더욱 확대되었고, 거의 보편적 

질서로 자리 잡았다. 비록 사회주의적 시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거대한 흐름을 거역할 수 없었음

이 판명되었다. 국제적으로는 1944년 이후 브레튼 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 관세 및 무역에 관
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국제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
tion: WTO) 등 경제체제가 차례로 구축되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자유무역

의 확대를 지향하였다. 유럽과 일본 등과 안보적 동맹관계는 이러한 시장경제 질서의 국내외적 작동을 가
능하게 하는 중요한 국제정치적 구조였다. 그렇다면 현재와 미래의 관점에서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질서

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또 전개될 것 인가. 
먼저 경제적 질서와 관련하여 오늘날 시장경제의 위상은 굳건해 보인다. 중국은 근대 이후 자본주의

의 등장과 그 변종으로서 제국주의 침략의 희생물이었지만, 최근 몇 십 년 간 진행된 중국의 재기는 시장

경제와 글로벌화라고 하는 근대 이후 서구적 질서를 통해서였다. 중국의 부상이 시장경제의 지구적 확산

의 형태로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반도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세력전이의 결과는 전혀 새로운 질서

의 등장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더라도 그것은 국제통화나 환경 등 낮은 
수준에 국한될 것이고, 이것은 기존 질서의 존속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경제적 측
면에서 기존의 질서가 새로운 패권적 세력에 의해 대체될 개연성은 낮다고 하겠다. 

물론 일부 학자들이 미국식 자본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소위 베이징 컨센서스(北京共式) 개념

을 제기하기도 한다. 미국식 자본주의는 특히 워싱턴 컨센서스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것은 1989년 미국 
국제경제연구소(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IIE)의 윌리암슨(John William-
son)이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그는 WTO의 남미에 대한 경제지원의 전제로서 10가지 방안을 제시하였

다. 그것은 재정적자의 최소화, 높은 경제적 효과나 소득분배의 개선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공공지출의 
집중, 조세기반을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조세개혁, 금융시장의 자유화, 환율의 단일화, 무역제약의 
축소, 외국인 직접투자 장벽 제거, 국유기업의 사유화, 경쟁을 제약하는 규제의 철폐, 사유재산의 보호 등
이었다(Williamson 2005, 33-43). 이러한 요소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자유주의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한편 2004년 베이징 컨센서스를 공식적인 담론으로 제기한 라모(Joshua Cooper Ramo)는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이 갖는 특징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하였다. 그것은, 첫째 ‘혁신과 지속적인 실험’이다. 이것

은 특히 워싱턴 컨센서스의 내재적 특징의 하나인 자기만족과는 상반된 요소이다. 다시 말해, 물리학의 
경우에서와 같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완전한 불변의 해답은 없다는 인식하에 ‘변화가 만들어내는 문제보

다도 더 빨리 변화를 창조’하는 것이다. 둘째, ‘지속가능성과 평등’이 가장 중시된다. 그것은 사회가 불안정

하고 모순적인 상황에 있을 때, 단순히 GDP와 같은 양적 성장이 아니라 인민 생활의 질적 제고 여부가 진보

의 척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금융상의 주권과 같은 경제적 ‘자결주의’이다(Ramo 2004, 10-11). 
중국내부에서도 북경모델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해석이 제시되었다. 비교적 온건하다고 생각되는 

위커핑(兪可平) 교수는 최근 중국의 경험에 기반을 두어, 그것을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개혁·발전·

안정의 균형, 시장과 정부에 의한 조절의 결합, 점진적 경제 및 정치개혁, 사회와 자연의 협조적 및 지속 
가능한 발전, 효율과 공평의 동등한 중시, 경제사회 개혁과 민주정치 및 거버넌스 개혁, 정부와 민간의 협
력 등이었다(兪可平 2006; 閆健 2006, 94-101). 

그리고 2008년 미국 발 국제금융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중국 내에서 중국모델에 관한 논의가 활발

히 벌어졌다. 그 예로 저명한 경제학자 류궈광(劉國光) 교수는 글로벌화, 신 자유주의, 독점자본주의 등을 
특징으로 하는 현단계 자본주의와 달리 중국모델은 사회주의 공유제, 공산당의 지도, 국가에 의한 거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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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사회적 평등 등을 특징으로 한다(劉國光 2009). 사실 라모의 설명은 미시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변형

이 있을 뿐, 베이징 컨센서스는 철저하게 오늘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기초인 시장경제를 그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오히려 경쟁과 변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시장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위커핑의 경우에는 보편적인 경제모델이라기보다는 개도국의 발전모델에 가깝다고 하겠다. 그리고 류궈

광의 주장은 중국의 현실과 지향점과는 거리가 먼 사회주의 시기의 논리적 잔재로 보인다. 
실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에서도 갈등이 없지 않지만, 그것은 시장경제 원리 자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것 같지 않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정부보조, 시장개방 등에 대해서 문
제를 삼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시장경제나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경제적 발전 수준을 반영하는 미시적인 운영상의 문제이다. 미국은 그와 유사한 문제들을 한국을 포함한 
다른 여러 나라들에게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과 미국은 시장경제 질서를 통해 긴밀한 관계가 형성

되어 있는데, 이미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무역 및 투자 상대국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헤게모니가 기반하고 있는 정치적 제도로서 자유국가, 즉 민주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시장경제의 문제보다는 불확실성이 커 보인다. 개인적 인권 보호와 민주주의는 1970
년대 말 이후 부분적으로, 그리고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에 있어서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여러 가지 국내외 정치적 현실, 이를테면 미국의 권력에 있어서 한계, 효과적인 인권

외교를 위해서 필요한 다자주의적 제도나 국제법적 간여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 입장, 정책적 우선순위상

의 갈등 등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다(Dietrich 2008, 269). 더욱이 비판적 시각에서는 인권과 민주주의

가 사회주의 몰락 이후 새로운 개입주의의 구실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다

(Xing 1996, 33). 중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얼마간 강조되던 인권과 민주주의

는 미국의 대중 외교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분명하게 밀려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 이해가 갖는 중요성과 더불어 점차 중국의 부상에 따른 영향력의 한계와도 관련된다. 

결국 인권 및 민주주의는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력전이 이후의 정치적 질서와도 관련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세력전이 이전에 일정한 정치적 제도와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국

이 보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국가로 변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테면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낮다.’는 서구적 사고에 입각하여 미국은 민주주의 제도를 전파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리고 그것도 개별 국가의 차원이 아니라 유럽, 일본 등과 공조하면서 보다 국제적이고 집단적인 방식으

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민주주의가 단지 공산당의 존속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경제발

전, 사회안정 등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과 관련된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중국정

부도 국제사회에서 권위주의적 정권들을 지지함으로써, 자신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다만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에서는 서구식의 정치체제에 대한 요구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내 인권 문제를 이슈화하고 거기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미국의 다양한 외교적 시
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중요하게는 중국의 부상이 미국으로 하여금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

를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미국은 위에서 제기한 것처럼 세력전이 이후의 상황

을 염두에 두고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인권외교 자체에 대한 분
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미국이나 한국의 연구는 대개 인권을 둘러싼 중미간 
입장의 기술, 중국과 미국의 인권에 대한 차이의 문화적, 역사적 요인, 미국 인권정책의 자체의 논리적 모
순과 한계 등에 초점이 주어졌다(Harding 1997; Kim 2000; Nathan 2003). 그와 주장은 다르지만 중국에

서도 인권외교 자체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체적으로 인권외교의 정치적 배경, 인권에 
있어서 중미간의 인식적인 차이, 인권과 주권 문제 등에 대한 분석이 주된 흐름을 이룬다. 인권외교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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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배경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순수한 보편적 가치의 추구가 아니라 미국의 영향력 확보나 국익과 관련

된다는 측면이 강조된다. 인권에 대한 인식적 차이에 있어서는 양국간 각기 집단과 개인, 평등과 자유, 사
회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을 중시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개별 국가의 특수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미
국이 주장하는 인권의 보편적 적용이 부정된다. 마찬가지로 인권이 본질적으로 국내적 문제라는 점에서, 
인권외교는 근대 국민국가의 질서인 주권과 모순된다는 점이 강조된다(洪國起·董國輝 2003; 韓云川 
2003; 李宏祥 2008, 姚澤浩∙陳忠玲 2004). 

기존의 연구는 대개 인권외교 거시적 또는 선험적 조건들에 대한 정태적 분석이나 정치인들이 제기

하는 특정한 사례에 대한 서술에 초점이 두어졌다. 그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중미 양국간 직접적이고 지
속적인 장(場)으로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의 접촉과 간헐적으로 중단되지만 매년 개최되는 인권회담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상호간 제기하는 인권의 내용과 범위, 제안 
또는 논의의 진행 주체와 방식, 성과와 반응 등에 초점이 주어진다. 

 
 

Ⅱ. 미국의 대중국 인권외교 특징 

 

인권 문제는 주로 중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해서 미국,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과 국제적 인권단체 등이 제
기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거기에는 경제협력의 조건으로서 인권 개선의 요구, 인권 관련 결의안의 
상정, 인권백서의 발간, 인권 단체들에 대한 지원, 양자간 인권대화 등의 방식이 포함된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이제까지 수세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나름대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중국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인권 개념의 제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No-action 결의안의 성공적 표결을 
통한 - 미국이 상정하는 - 중국인권 결의안의 상정 저지, 미국 내 인권관련 백서 발간, 인권회담에서 상대

방의 인권상황에 대한 비판 등이 그것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 영국, 호주, 노르웨이 등과 
양자간 인권대화를 정례화시킴으로써 중국 인권 상황의 특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일방적이 아닌 상호적 
관계로서 인권 문제를 설정하고 있다. 
 

 

1. 다자간 인권외교: 유엔 인권위원회/유엔 인권이사회 
 

먼저 미국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방식을 중요하게 간주해왔고, 실제 자주 시도

하였다. 그것은 중국도 인권문제를 포함하여 국제의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에 상당히 민감한 편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자신의 외교적, 경제적 
영향력과 같은 소위 소프트파워를 활용해 왔다(Lum 2011, 32). 인권을 둘러싼 양국간 외교적 장의 중요

한 예가 유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이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제적 인권개선을 위해서 194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한 부서로서 설립된 

다자간 협의기구이다. 미국은 천안문 사건 이후 1990년부터 1997년까지 1991년을 제외하고 매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중국 인권관련 결의안 채택을 시도하였다.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은 주로 중국의 국내정치

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지적하고, 국제적 수준의 인권을 요구하였다. 그렇지만 미국이 제출한 결
의안은 단 한번을 제외하고는 표결조차 이끌어내지 못하였다.1 왜냐하면 중국 측의 ‘No-action’ 결의안이 
오히려 해당 위원회 회원국 다수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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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998년 미국은 결의안 제출을 연기하였는데, 그것은 대결을 대신해 공개적인 인권대화를 개최

하기로 미국의 정책적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다른 한편으로 농촌지역에서 선거의 도입 등 전년도 중국

의 인권상황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내려졌기 때문이다(Zhou 2005, 107-108). 그렇지만 클린턴(Clinton) 
행정부는 중국의 인권 상황이 급속하게 악화되었다는 판단 하에서 1999년과 2000년에 유엔 인권위원회

에 결의안 채택을 재차 시도하였다. 다만 2001년 다시 미국이 이 위원회 구성원에서 아예 탈락했기 때문

에 그 이후에는 결의안 상정의 시도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일부에서는 유엔 인권위원회는 다수의 비민

주적 국가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어서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해 왔다. 
한편 2006년 3월 15일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해 유엔 인권위원회는 유엔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로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 다만 미국의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

는 이러한 조직적 변화가 회원국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충분한 재제를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

로 참여를 거부하였다. 그 이후에도 위의 활동에 불만을 갖고 부시 행정부는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2009년 등장한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는 입장을 바꿔서 곧장 이사회에 참여하였다. 명
목은 부시 행정부의 불참정책이 인권개선을 이루지 못하였고, 따라서 내부로부터 참여함으로써 인권개

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Schaefer and Groves 2010, 1). 
인권이사회는 개별 국가의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서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취하였다.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소위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중국어로는 普遍定期審議이다. 
이 방식은 모든 유엔 가입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하여 4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 과정에서 개별 국가들은 자국에서 인권의 개선을 위해서 취한 정책들을 밝히고 또한 관련 의무를 이행

하는 계획도 제시하게 된다. UPR의 첫 번째 주기로서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까지 모든 국가에 대
한 작업을 마치게 되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2009년 제4차 정기심의에서 이루어졌다. 두 번째 주기는 2012
년에 시작하여 2016년까지 이루어지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2013년에 해당된다. 

2009년 2월 60개 국가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유엔 인권 패널, 즉 UPR 실무그룹에 의한 중국인권 관
련 정기심의가 이루어졌다. 실무그룹은 중국 내 인권상황에 대한 검토와 그에 대한 초안을 작성, 발표하

였다. 특히 이 초안에는 최근 중국 내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들의 추천이 포
함되었다. 추천에 대해서 중국정부는 세부적 사안으로 분리, 입장을 발표하였다. 감옥시설의 개선, 아동

노동의 방지, 소수민족 인권보호 강화 등을 이미 실행하고 있고, 사형 적용 범죄의 범위 축소 등은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일부 추천 항목에 대해서 위 패널에서 중국 정부는 거부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는 사형제나 노동개조 등 행정구금 폐지, 사법부의 독립, 국가기밀법과 국가권력전복죄 개정,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비준, 소수민족의 기본권 존중, 종교자유 등에 관한 사항이 해당되었다

(Human Rights in China 2009a). 
물론 인권이사회의 심의과정에서 나라들마다 입장이 크게 달랐다. 적지 않은 나라들은 중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기보다는 기존의 성과를 칭찬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정도였다. 
이란, 쿠바, 이집트, 미얀마, 짐바브웨, 수단,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은 매우 호의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호주, 캐나다, 체코,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이 성과와 함께 일부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중국의 유엔대사를 중심으로 하는 대표단은 중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제도개선을 위한 노
력을 계속해 왔음을 강조하였다(U.N. Human Rights Council 2009; Human Rights in China 2009b). 물
론 그 과정에서 국제사면위원회나 중국인권과 같은 여러 국제 인권조직들도 실무그룹에 중국 내 인권문

제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하기도 한다. 특히 전자는 중국 내 사형과 고문 문제를 주로 제기하였고, 
후자는 평등, 소수민족, 법치 등 문제를 제기하였다(Amnesty International 2009; Human Rights in 
China 2008). 당시 미국은 인권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옵서버로만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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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심사 과정에서 중국정부는 스스로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중국 국내와 홍콩, 마카오에서 인권보호와 촉진을 위한 법률, 제도, 정책, 실천 그리고 문제점과 미래의 계
획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이 담겨있다(U.N. Human Rights Council 2008). 특히 중국은 각국의 정치제도

나 발전 수준에 따라 인권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주로 사회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인
권개선에 비중을 두었다. 이슈가 되는 소수민족 문제나 정치적 민주화와 관련해서는 헌법에 규정된 일반

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중국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개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UPR 방식은 과거 인권위원회 결의안 방식과는 다른 접근이다. 일단 개별적인 국가가 아니라 모든 

유엔 회원국이 심의의 대상이 되며, 또한 어떤 징벌적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다자간 대
화와 합의의 의한 결정을 특징으로 한다. 인권위원회에서는 중국과 미국(및 서구)간 대립만이 있었을 한 
번도 결의안이 채택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UPR 방식은 보다 건설적이고 장기적인 대화를 통한 접근이

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국제 인권단체들은 인권이사회의 추천을 중국이 거부하면 그만인 상황에서 그러

한 절차는 단지 중국에게 면죄부를 준다고 비판하고 있다(Amnesty International 2009). 인권침해에 대
해서 기존의 유엔인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UPR 방식은 미국의 입
장에서도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2. 쌍무적 인권외교 : 중미인권대화(中美人權對話) 
 

중미간 인권대화는 천안문 사건 이듬해인 1990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오늘날 중국은 모두 8개 국가들2과 
인권에 관한 정부간 대화를 하고 있는데, 미국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중미간 인권대화는 인권을 중요한 
외교적 사안으로 직접 다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긴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과는 제한적임은 분명하다. 

인권대화는 1990년 시작되어 2011년까지 16차례 개최되었다. 그 사이 2003년부터 2007년, 2009년

에는 중국의 거부로 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04년 중국은 미국이 자신의 인권상황을 비난하는 제
네바 주제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안을 지원하자 그간 정규적으로 열어온 인권회담을 취소하였다. 비록 
미국의 시도는 실패하였으나, 중국은 결의안의 시도를 일종의 내정간섭으로 간주하고 중미인권대화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미국정부도 대화가 별다른 결실을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었다. 2006년 
후진타오(胡錦濤)는 부시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 인권회담을 재개하겠다고 하였다(Dialogue 2006, 2). 그
렇지만 실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런 가운데 2008년 2월 말 중국은 미국과 인권회담을 다시 참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것은 무엇

보다도 북경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의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중국은 올림픽은 스
포츠 행사로서 정치와는 별개라는 입장이었지만, 그래도 인권단체들의 시위에 의해 대회의 분위기가 악
화될 것을 우려하였다. 미국의 고위 관리들도 공식적인 인권회담이 아니더라도 중국 내 인권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다. 그 결과 2008년 5월 24일부터 28일 사이에 북경에서 5일간의 인권대화가 개최되었다. 그것

은 2002년 북경에서의 13차 대화 이후 6년만의 일이었다. 미국 측의 발표에 의하면 당시의 대화에서 미국

은 반체제 인사와 언론인 투옥, 종교 활동의 제한, 티베트와 신장 분리주의자들에 탄압에 대해서 강한 우
려를 표명하였다(Cody 2008). 

그렇지만 이듬해 대화는 다시 개최되지 못하였고, 2010년 2월에 열기로 했지만 그것도 46억 달러어

치의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 오바마 대통령의 티베트 지도자 달라이 라마 접견 등 문제로 연기되

었다. 마침내 그 해 5월 13, 14일 양일간 워싱턴에서 양국간 인권대화가 다시 열리게 되었다. 당시 중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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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재개한 이유와 관련하여 그 해 5월부터 시작되는 상하이 국제박람회의 성공을 위해서라는 관측이 
우세하였다. 이번 대화에서 미국은 양심수, 종교의 자유, 티베트 상황, 신강의 이슬람, 언론매체, 인터넷상

의 자유 등을 대화에 포함시켰다(AFP May/27/2008). 이에 대해서 중국은 최근 중국 내 민주와 법치 등에 
있어서 성과를 내세우면서 양국간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서 인권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조했을 뿐이었다. 
비록 미국에서도 건설적 또는 생산적인 대화라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하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별다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가장 최근의 대화는 2011년 5월 27일과 28일 양일간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담은 2010년 말부

터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재스민 혁명이 2011년 초 중국에서도 조짐이 나타나자, 수십 명의 인권

운동가들이 구금된 상황에서 개최되었다. 미국의 대표인 마이클 포스너(Michael H. Posner) 국무부 차관

보에 의하면 미국은 수많은 인권변호사와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구금, 티베트와 위구르 등 소수민족에 
대한 처우, 종교의 자유 제한, 설치미술가 아이웨이웨이(艾未未)의 체포 등 문제들을 제기했다고 한다. 대
표단은 작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민주화 운동가 류샤오보(劉曉波)와 접촉할 수 있도록 중국에 요구하기

도 하였다. 대화 결과에 대해서 포스너 차관보는 “양국간 의견 차이가 매우 깊다.”거나 “최근 몇 주간 우
리는 (중국에서) 심각한 인권 후퇴 상황을 목격했다.”며 “이번 인권대화에서는 이런 부정적 추세가 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천쉬(陳旭) 외교부 국제사(國際司) 사장(司長)을 대표로 하는 중국 측은 
이번 인권대화에서 미국이 문제 삼는 인사들이 중국의 실정법을 어겼기 때문이라며 사법주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洪磊)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양국이 평등과 상호존중을 바
탕으로 공통 관심사를 토론하고 있다.”며 “미국이 인권문제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반대한다.”
고 강조했다. 중국의 관영 언론들도 중국이 인권문제에 상당한 개선을 이룩했고, 미국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인권문제를 정치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압력하에서는 대화가 진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

도 하였다(People’s Daily Online May/4/2011; USA TODAY April/28/2011; <연합뉴스> 2011/4/29). 
인권대화는 중미전략경제대화와 같이 국내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권대화가 20여 년의 역사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7월 처음으로 개최된 전략경제대화와 비교한다면, 그것은 분명하다. 그리

고 인권대화는 갈수록 전략경제대화에 의해 주변화되고 있다. 전략대화는 통상 중국에서는 부총리와 부
장급 인물이 참여하고, 미국에서는 국무총리와 재무장관이 참여한다. 그와 달리 인권대화의 대표는 정치

적 비중이 높지 않다. 미국측은 국무부 차관보, 중국측은 국제사(國際司) 사장(司長)이다. 그들은 한국의 
국장급에 해당될 뿐이다. 따라서 어떤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대화나 결론을 내리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따라서 국가간의 이익은 반영될지 모르나 국내외 인권단체와 같
은 외부의 압력이 행사되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 두 정부의 입장에서 인권대화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지 않다. 인권대화의 제한된 성과나 
진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인권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루트로 
간주한다. 문제의 해결에 대한 깊은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개최 자체가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나마 대화 채널이 없다면, 중국의 인권에 관한 노력의 성과는 더욱 감소하게 될 것이

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대화의 참여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인권대화는 오히려 중국정부에게 
사실상 국내 인권문제를 비켜갈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였다(Robertson 2010). 즉, 중국정부가 나서서 인
권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중국정부의 선의를 대외에 과시할 수 있는 장(場)으로 활용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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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다른 정책적 시도들 
 

위에서 언급된 쌍무적 대화나 국제기구를 통한 인권문제의 제기 이외에도 미국은 재제조치, 공개적 비난, 
의회의 각종 활동, 현지 인권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동원하여 다방면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
다. 

첫째, 경제적 재제조치이다. 최근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취해온 재제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해외원조의 제한, 국제은행에서 중국지원 반대 투표, 미국기업의 개도국투자를 위
한 정부 금융기관인 해외민간투자공사(The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OPIC) 프로그램 
금지, 무기의 수출입 금지, 최혜국 대우 의무를 면제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
ferences: GS) 지위 거부, 위성·원자력·컴퓨터 등 군민(軍民) 양용의 품목 수출 금지, 미사일과 대량살

상 무기 및 관련기술의 확대에 종사한 조직들에 대한 수출 또는 특허 제한, 중국 군수산업체나 정부관련 
업체의 미국 내 비즈니스 제한 등이 포함된다(Rennack 2005, 1). 

둘째, 공개적인 비난이다. 미국정부는 중국 내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여론화될 때 또는 주요 지도자들

의 방문 때 등 자주 인권문제를 제기해 왔다. 일부에서는 그러한 비난이 중국정부의 반감을 사서 인권개

선 노력을 저해한다고 하지만, 다수의 국내외 인권조직들은 공개적 비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실제 국제

적 압력이 중국의 적지 않은 인권운동가들을 혹독한 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셋째, 중국의 인권문제를 이슈화하고자 하는 미국 의회의 관련 활동이다. 여기에는 결의안이나 관련 

법안의 제정, 청부회 개최, 그리고 중국방문, 반체제인사 석방 요구 등이 포함된다. 그간 미 의회는 반체제

인사의 구금이나, 티베트나 신강위그르 등 소수민족, 법륜공 수련자 등에 대한 탄압, 인터넷을 포함한 여
론에 대한 검열, 강제 낙태, 탈북자들의 강제송환 등 문제에 대하여 적지 않은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또한 
의회는 입법화를 통해서 위에서 언급된 경제적 재제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예로서는 ‘중국 
민주주의 촉진법’(China Democracy Promotion Act)을 통해서 중국 내 인권을 침해한 고위 인물의 미국

입국을 불허하기도 하고, 법륜공 수련자들에 대한 학대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하원 외사위원회의 아시아·글로벌 건강·인권 소위원회에서는 최근 중국 내 반체제 활동에 대
한 탄압이라는 제목의 청문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Lum 2011a, 31). 

넷째, 국무부나 국제개발처(USAID) 등 정부의 해외지원 자금을 통한 관련 프로그램의 추진이다. 그
것은 주로 미국 내 비정부기구(NGO) 조직이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서 중국 내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2001년부터 2010년 10년 동안 미국 정부는 중국 내 관련 프로그램을 
위해서 해외지원 자금으로서 2.75억 달러를 제공하였고, 그 가운데 2.29억 달러가 넓은 의미에서 인권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제공되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민주주의 촉진을 위한 ‘인권과 민주주의 기금’(Human 
Rights and Democracy Fund, DF), 법치와 환경보호를 위한 ‘발전지원’(Development Assistance, DA), 
티베트의 교육, 환경보호, 문화보존 지원을 위한 ‘경제지원기금’(Economic Support Fund, ESF), 에이즈 
퇴치를 위한 ‘글로벌 건강과 아동생존’(Global Health and Child Survival, GHCS), 미국의 형법과 소송절

차에 관한 중국 내 관련 공무원이나 학자들 교육을 위한 ‘국제마약단속과 법 집행’(International Narcot-
ics Control and Law Enforcement, INCLE) 등이 포함된다(Lum 2011b,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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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권외교의 한계 

 

미국 등 서방국가의 대중국 인권 외교는 사실상 직접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Li 2010). 외교관계에 있어서 인권 문제는 독립적으로 다뤄질 수 없으며, 적어도 각 국가의 보다 본
질적인 관심사로서 경제와 안보 문제와 연계되어 다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각각의 문제들은 약간 
상이한 논리에 입각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안보 문제는 제로섬에 바탕을 둔 현실주의, 경제 문제는 상호

의존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가 그 예이다. 그에 반해 인권은 일종의 도덕적 권위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선
과 악의 배타적인 대립에 근거한다. 그 결과 인권의 문제에는 일종의 절대주의적 시각이 지배적이 된다. 
결국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문제는 한 국가의 외교정책 상 우선순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그것은 안
보, 경제, 인권의 순서가 된다(Van Ness 1996, 309-310). 따라서 인권문제는 경제나 안보보다 그 중요성

에 있어서 후 순위로 고려된다. 
인권문제는 가시적으로 특히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이를테면 미국은 천안문 사건 

이후 중국에 대한 국내외 비판적인 분위기 하에서 1990대 초반 최혜국 지위3의 인정 여부를 중국 내 인권

상황과 결부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물론 1994년 이후 사실상 그 정책은 폐기되었는데, 중국 내 인권

을 이유로 최혜국 지위를 거부한 해는 없었다. 다만 매년 표면적으로나마 인권과 최혜국 지위 연장의 결
부는 중국에 대해서 일정한 압력이 되었을 것이다. 그와 함께 WTO 가입을 위한 논의의 과정에서도 인권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결국 2001년 중국이 WTO 체제에 가입함으로써 미국은 그러한 지렛대

를 상실하였다(Kent 2001, 594-602). 
경제적 상호관계가 확대되면서 해외시장과 투자기회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인권 침해 국가에 대한 제재조치는 더 많은 비용을 야기하게 되었다. 천안문 사건 직후 중국에 대
한 미국의 경제적 제재조치는 유럽과 일본, 한국 등에 비협조적 태도에 의해 무력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경제적 피해만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권문제의 제기는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
업들의 이익과 상충된다(Xing 1996, 35-36). 이들은 저임금에 의한 노동착취에 어느 정도 기반을 두고 있
어서 적극적인 인권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그들은 인권 문제의 제기와 관련하여 미국정

부에게 보다 신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권력적 측면에서 한계이다. 근대 민족국가는 국가의 배타적 주권을 기본 전제로 한다. 따라

서 특정 국가가 인권과 같은 고유한 가치를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제재하기 힘들다. 미국은 하
이티,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등 일부 국가에 대해 물리적 방식을 동원하고 있지만,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는 그러한 정책을 충분히 구사할 수 없다. 북한, 세르비아, 쿠바 등 소위 ‘불량 국가’(rogue states)들에 대
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과 같은 큰 나라일수록 더욱 그렇다. 더욱이 핵무기 시대

에 다른 나라의 주권을 물리적으로 제약하기란 더욱 어렵다. 
그 외에도 인권 문제는 국제적 지지와 공조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일종의 다자적 접근이 필요한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는 중국이나 소련 등이 유엔 안보리에서 비토권을 갖고 있
고, 또한 제3세계 여러 국가들이 미국 위주의 문제해결 방식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유엔 인권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통한 다자적 접근은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이러한 복합적인 요

인에 의해 미국 내에서도 중국의 인권침해에 대한 재제조치 여부에 대하여 일관된 의견과 그에 따른 정책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표 – 2]와 같다(Ketsdever 2010, 1,2/3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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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 경제 재제조치에 대한 찬반논리 요약 

 

 

 
Ⅳ. 맺음말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은 중국 내 인권 문제에 대응하면서 세력전이 이후 자신이 구상하는 국제

질서를 염두에 두고 있는가? 사실 현재로서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지는 않다. 미국의 정책이 점차 그러

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공개적으로 중국 내 부상, 특히 세력전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중국 내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를 제기하는 단계는 아니다. 미국은 보편적인 가치로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

하고 있는 정도이다. 미국은 중국의 변화보다는 자신이 지향하는 국제질서의 기본 원칙으로서 민주주의

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자유국가가 아닌 중국식의 권위주의 

찬성 반대 

1. 경제 재제조치는 완전한 정책은 아니나 악덕정권을 상

징적으로나마 처벌, 격리시키는 수단이다. 
 

2. 강제노동은 노예제와 같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며, 따

라서 죄수들의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중국의 수출품 소비

는 그것을 인정 또는 조장하는 것이다. 
 

3. 미국의 돈이나 물자가 중국정부가 저지른 인권침해를 

지원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외국인투자에 따른 자

본유입이나 무역에 의한 수익은 중국정부에게 통제나 억

압을 위한 경제적 수단을 제공한다. 
 

4.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미국의 중요성을 이용하여 

중국에 대해 인권개선 압력을 가할 수 있다. 
 
 
 
 

5. 거래의 제한으로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군사력 증강을 

억제, 미국의 우위에 도전하는 중국의 부상을 늦출 수 있다. 
 
 
 

6. 외교정책에 있어서 경제논리가 인권보다 우위에 있어

서는 안 된다. 나아가 WTO와 같은 경제자유화로 인해서 

미국의 국제적 행동이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7.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통한 도덕적 우위는 테러와

의 전쟁과 같은 다른 이슈들의 처리에 도움이 된다. 

1. 재제조치는 민족주의 정서를 불러일으켜 오히려 독

재정권을 합법화하고 힘을 키워줄 수 있다. 
 

2. 국제관계에서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은 없다. 미국 내 

인권침해는 인권에 관한 이중기준을 말해주기 때문에 

무역재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3. 자유로운 상행위로서 무역도 일종의 인권이다. 무역

제한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 일반 기업이나 소비자

들의 권리를 해친다. 
 
 

4. 중국은 여러 나라들과 거래하고 있어서 미국의 재제

는 효과가 없다. 자유무역을 통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갖고, 영화, 음악 등 접촉을 통해 자유주의 

가치를 전파할 수 있다. 
 

5. 무역재제는 미국의 경제에 큰 손해를 줄 수 있다. 또

한 거액의 미국국채를 보유한 중국이 재제에 대한 보복

으로 매각하면, 미국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6. 무역재제는 WTO원칙에 위배된다. 나아가 미국경제

의 기반인 자유무역과도 위배된다. 
 
 

7. 경제재제는 전반적 중미관계를 해침으로써 국제적 문

제들에서 불가피해지고 있는 중국의 협력을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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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채택하게 되는 상황을 막는 것이 일차적인 관심사인 것이다.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은 
그 부차적이다. 미국의 대중국 인권외교가 가지는 의미도 그러한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사실 미국의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이든 아니든 인권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로서 오늘날 그것을 부정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세부적으로 한 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차이 등에 의해서 인권의 개념적 이해는 다
를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 정의하든 인권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고, 그것은 국가권력의 중요한 의무

나 역할 가운데 하나이다. 공동체에서 개인적, 사회적 삶의 가치를 인정받을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는 국
제사회의 보편적 윤리로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중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해석과 강조점이 
차이가 있지만, 점차 공유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다만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그것을 시민적, 정치적 권리, 특히 서구적 의미의 민주적 정
치체제와 결부시킬 경우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된다. 사실 인권이 - 그것을 어떻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 
본질적으로 민주적 정치제도와 친화성을 갖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대외관계에서 인권과 민
주주의의 제기는 근대 국민국가의 또 다른 중요한 가치인 대외적 주권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미 의회가 주기적으로 중국 인권백서를 발행하는 등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인권 자체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치제도를 바꾸려는 의도도 작용하고 있다. 즉, 공산당 지배의 비민주적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보다 민주주의 제도를 강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그러한 정책이 내정

간섭은 물론 본질적으로 화평연변(和平演變), 즉, 평화적인 방식에 의한 체제변화와 같은 음모라고 주장

하고 있다. 또한 시각에 따라서는 미국의 인권외교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으로 세계를 통제하고 다른 나라

를 지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정치적 대응책일 뿐이다(姚澤浩·陳忠玲 2004; 吳光行·王成光 2006). 
이들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도 자국의 인권문제가 없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 문제

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또는 전략적 요인에 의해 굴절됨으로써 일관성이 없다. 미국은 주로 실업자

나 홈리스 등 경제사회적 측면의 인권문제가 없지 않으며, 최근 위크리스 처리와 같이 온전한 언론의 자
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와 유사하게 유럽이나 친미적 국가들에 대해서는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으

며, 반대로 적대국가에 대해서는 인권을 구실로 내정간섭을 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권외교 정책은 현실적으로는 물론 이론적으로서 성공을 거두

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거기에는 앞서 언급한 자국 내 인권문제의 존재, 인권정책의 일관성 부재뿐만 아니

라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수적인 열세 등도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
한 요구와 개별 국가들의 주권이 배치되는 가운데 후자가 절대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중국과 같이 강대국의 경우 주권을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인권을 외교적으로 강제하

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개는 수사적(修辭的)인 차원에 머물고 있다. 대외적 관계에서 이러한 수사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현실적 상황과 변화의 추세는 어떤 가. 외견상 중국은 서양의 자유민주주의와 달리 일종의 
권위주의적 체제 하에서 경제적 성공과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권위주의 국가로 지속

될 가능성은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후쿠야마 1993, 356-364; Nathan 2003). 나아가 이러한 경험이 하
나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에 수출됨으로써 21세기 새로운 대립선이 형성될 것
이라는 의견도 있다(Kagan 2008). 

그렇지만 간과해서는 안될 사실은 오늘날 인권과 민주주의는 보편적 가치로서 국제적 규범의 중요

한 기반이라는 점이다. 개인의 인권과 관련하여서 비록 또한 다당제, 보통선거 및 그에 따른 정권의 교체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적 민주주의도 각 국가들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범위를 계속 확대해 
왔다.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한국과 대만 그리고 최근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

아 여러 나라들도 점차 명실상부하게 그 기반이 공고화되고 있는 듯하다. 홍콩과 같은 특별행정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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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선거를 포함한 민주화의 요구가 거세며, 중국도 이미 2020년을 전후로 행정장관과 입법회에 대한 전
면적 보통선거의 실시를 약속한 상태에 있다. 

개인적 인권과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간주되는 소위 아시아적 가치로서 집단주의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이론을 결여하고 있으며,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온전한 대안이 아니라 부분적인 비판

에 불과하다. 더욱이 - 중국도 추구하고 있는 - 세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는 나라들은 자유 민주주의

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중국의 시장화 개혁은 그러한 집단주의적 가치를 날로 약화시키고 
있다.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시아적 가치는 근대성과 병립할 수 있으며, 자유주의에 대
한 전혀 다른 대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변종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Peerenboom 2006, 35-36). 이러

한 시각에서 본다면 아시아적 가치와 인권과 민주주의는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 
더욱이 중국 일각에서도 인권과 민주주의 보편성에 대한 주장도 점차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즉 인간

의 존엄성과 가치는 인간의 본성에도 부합하며, 민주주의는 중국의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
이다. 또한 주권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국내문제와 국제문제 사이의 구분이 명확한 것도 아니다. 특히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국가의 주권이 가지는 절대성도 약화되고 있다. 그것은 경제적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정치적 문제들도 점차 전지구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Qing 1996).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성공적 사례가 되고 있으며, 따라서 문화적으로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대외적 간섭을 거부할 뿐이며, 그러한 가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실제 
그렇지도 않다. 따라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상황에 있지 않다. 

중국도 민주주의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으며, 단지 현실적인 제약과 그에 따른 점진적

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 수준, 제도적 능력, 문화적 전통 등이 장애적인 요소로 작용하

고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국내외의 인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다른 한편으로 국제적 위상이 보다 
확고해진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그때에는 중국은 형식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보다 능동적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는 
한에서는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통해서 중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공산당의 통치기반을 약화

와 그에 따른 정치적 위기를 내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사회의 진정한 발전과 나
아가 자신의 증대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보편적 가치를 피해나갈 수는 없다. 이
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이 인권외교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며, 앞으로도 양국간의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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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註)  
 
 

1) 1995년 단 한번 중국의 “No-action" 결의안이 가부동수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이 표결

되었는데, 부결되었다. 
2) 별도로 진행되는 인권대화 대상국은 유럽연합, 독일, 영국, 호주, 노르웨이, 스위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이다. 
3) 최혜국지위는 Most-Favored Nation(MFN)을 뜻하며 1998년 항구적 보통 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 PNTR)로 개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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